


<핵심 요지>

• EU–메르코수르 FTA는 공급망 다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를 목표로
체결됐으나, 농업 부문 영향에 대한 우려로 EU 내부에서 정치적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1999년 협상 개시 이후 26년 만에 서명에 이른 이번
협정은 교역 상품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 철폐와 핵심 광물 접근 확대를
통해 EU의 대외 경제 전략을 강화하는 성격을 지닌다. 다만 쇠고기·설탕 등
일부 품목을 둘러싼 농업 피해 우려가 일부 회원국에서 제기되며 협정
수용도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 중동부유럽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농업 구조와 국내 정치 여건에 따라
협정에 대한 대응이 상이하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메르코수르산 저가
농산물 유입에 따른 자국 농업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반대 또는 비준 불가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며, 루마니아는 초기 우려를 거쳐 정부 차원에서는
지지로 선회했으나 농업계 반발은 지속되고 있다. 체코는 산업계의 수출
확대 기대 속에 협정에 찬성했으나, 농민 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반대
역시 병존하는 양상을 보인다.

• 유럽의회의 사법재판소 회부 결정으로 협정 비준 절차는 법적·제도적
불확실성 국면에 진입했으며, 잠정 적용을 둘러싼 갈등이 향후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유럽의회는 협정의 절차적 적법성과 EU 조약 합치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이유로 사법재판소 회부를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최종 승인
절차는 최소 18~24개월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집행위원회와 일부
지지국은 잠정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협정 반대국들은 이를
민주적 절차 훼손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어 협정 발효
시점과 이행 방식은 정치적 조정을 필요로 할 전망이다.
















